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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UPDATE 

June 13, 2025 

미국 법무부 해외부패방지법(FCPA) 집행지침 발표  

I. 배경 

2025년 6월 9일 미국 법무부(DOJ)는 해외부패방지법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의 새로운 집행지침(Guidelines for Investigations and Enforcement of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을 발표했습니다.  

FCPA는 1977년에 제정된 미국 연방법으로, 해외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해 사업상 이

익을 얻거나 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미국 내 사업을 영위하거나 미국 증시에 상장

된 기업, 또는 미국 기업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2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과도하고 예측불가능한 FCPA 집행으로 미국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180일간의 FCPA 집행 중단 행정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그 집행 재개와 함께 발표된 것으로, 지난 뉴스레터

에서 다룬 2025년 6월 9일자 기업 수사 지침과 일맥상통하게 미국의 국가이익을 중심

으로 수사·집행 범위를 재편한 것이 특징입니다. 

 

II. 주요내용 

이번 지침에서 DOJ는 FCPA 집행에 있어 다음 두 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 해외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법적 부담 완화 

� 미국의 경제적, 안보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해치는 부패행위에 수사 집중 

이에 따라, 연방검찰은 아래 요소들을 중심으로 FCPA 수사 착수 및 집행 여부를 판단

해야 합니다: 

1. 카르텔 및 국제 범죄조직(Transnational Criminal Organizations, TCO) 관련 부패인지  

� 카르텔 및 국제 범죄조직이 관여한 외국 공무원 뇌물, 자금세탁 내지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은폐행위가 개입된 경우는 최우선 수사 대상임 

� 국영기업 직원이나 외국공무원에게 지급된 뇌물이 카르텔 및 국제 범죄조직과 

연계된 경우도 포함 

 

https://www.justice.gov/dag/media/1403031/dl
https://www.justice.gov/dag/media/1403031/dl
https://www.bkl.co.kr/law/insight/newsletter/detail?searchCondition=&searchKeyword=&searchDateFrom=&searchDateTo=&orderBy=orderByNew&pageIndex=1&whichOne=NEWSLETTER&menuType=law&lawNo=&expertNo=&newsletterNo=6072&memberNo=&fieldNo=&lang=ko&logFunction=
https://www.bkl.co.kr/law/insight/newsletter/detail?searchCondition=&searchKeyword=&searchDateFrom=&searchDateTo=&orderBy=orderByNew&pageIndex=1&whichOne=NEWSLETTER&menuType=law&lawNo=&expertNo=&newsletterNo=6072&memberNo=&fieldNo=&lang=ko&log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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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지 

� 외국 기업이 특정가능한(specific and identifiable) 미국 기업이나 개인을 부당하게 

경쟁에서 배제하거나 경제적 피해를 입힌 경우 우선 수사 대상임 

� DOJ 는 미국 기업의 외국 경쟁 기업에 대한 피해 사례 정보를 수집하여 집행에 

참고할 가능성이 있음 

3. 미국 국가안보를 증진하는지  

� 국방, 정보(intelligence), 핵심 인프라 등 주요 국가안보 관련 분야에서의 부패가 

우선 수사 대상임 

� FCPA 집행중지를 명령한 2.10 자 행정명령은 핵심광물(critical minerals), 

심해항구(deep-water ports) 등을 핵심 인프라로 지목함 

4. 명백한 부패 의도가 존재하는지 

� 다음과 같은 명백한 부패 의도가 존재한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로 수사 집중: 

ü 고액의 뇌물 지급 

ü 뇌물 은폐를 위한 정교한 수법 

ü 기망적 행위(Fraud) 

ü 수사 방해(obstruction of justice) 

� 반면, 소액의 통상적인 접대·식사·기념품 제공과 같은 경미한 사례는 집행 가능성이 

낮아짐 

 

III. 시사점  

이번 지침은 형식적인 “법 위반 여부”가 아니라 “미국의 국가 이익에 얼마나 위협적인

가”를 중심으로 FCPA 집행의 무게추가 이동했음을 보여줍니다.  

나아가 DOJ는 미국 기업에 대한 수사보다는 외국의 카르텔, 국제 범죄조직, 그리고 해

당 조직과 연계된 개인이나 미국 국가안보 리스크가 있는 외국 기업에 대한 수사에 보

다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은 형식적인 컴플라이언스를 넘

어, 미국의 이해관계 및 고위험 요소와의 연결 가능성을 사전에 식별하고 차단하는 전

략이 필요합니다.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2/pausing-foreign-corrupt-practices-act-enforcement-to-further-american-economic-and-national-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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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리스크 기반 내부 통제 강화 

� 멕시코 등 카르텔 및 국제 범죄조직이 활동하는 지역에서의 사업이나, 국방, 

정보(intelligence), 핵심 인프라 등 미국의 주요 국가안보 관련 분야에서의 

사업과 같은 고위험 분야에 통제 강화 

� 접대, 식사, 선물 등 통상적인 기업활동에 대한 관리보다는 고위험 제 3 자 

실사(due diligence) 강화 

� 고의적인 부패계획, 자금세탁, 은폐행위 등 고위험 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   

n 미국과 이해관계 내지 연계성 분석 

� 사업이 미국 기업의 시장 접근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미국 내 피해자나 

피해기업이 특정될 수 있는지 사전 검토 

� 미국의 국가안보 관련 산업(국방, 우주, AI, 첨단기술, 반도체 등) 진출 시, 

강화된 관리체계 구축 필요 

 

아울러 이번 지침은 기존 수사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므로, 상황에 따라 DOJ와의 

협의 과정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전

통적인 자진신고나 수사 과정에서 적극 협조 등으로 인한 감경요소 뿐 아니라, 문제된 

행위 내용이 카르텔, 국제 범죄조직과 연관성이 없고, 미국 기업에 피해가 없으며, 미국 

국가안보와 무관한 분야이고, 명백한 고의성이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유리한 합의 

조건을 논의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 구성원   
   

김지이나 김보찬 김소담  
변호사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 변호사 

T 02.3404.0698 T 02.3404.6573 T 02.3404.7648 

E jeena.kim@bkl.co.kr E bochan.kim@bkl.co.kr E sodam.kim@bkl.co.kr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공식

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뉴스레터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위 연락

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mailto:jeena.kim@bkl.co.kr
mailto:bochan.kim@bkl.co.kr
mailto:sodam.kim@bkl.co.kr

